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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 자 료
(’21. 11. 29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부처간 엇박자로 풍력발전 패스트트랙이 무산되었다는 것은

사실과 다름 (매일경제 11.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※ 해수부, 환경부 공동배포
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

◇「풍력발전보급촉진법」추진 과정에서 제시된 수협 등의 이견사항에

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함

◇ 따라서, 부처간 엇박자로 인해 풍력발전 패스트트랙 계획이

무산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

◇ 11.29일 매일경제 <“신재생 과속하더니..어민 의식한 해수부 반대에

해상풍력 제동”>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□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을 빠르게 보급하기 위해 추진하던 패스트트랙

계획이 부처간 엇박자로 인해 무산

□ 풍력발전 인허가 지연을 타개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조치가 정부간

논의 끝에 폐기되면서 해상풍력 조기보급에 빨간불이 들어옴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「풍력발전보급촉진법」 발의 이후 의견조회 과정에서 ‘사전환경성

조사’와 관련된 수협 등의 이견이 제시된 것은 사실이나,

   * 수협의 이견 : 해상풍력 사전환경성조사를 실시하고, 이에 따라 전략환평 등을 면제

하고 환평 등을 신속처리 하는 등의 법안 내용은 사실상 해양환평 포기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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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산업부ㆍ환경부ㆍ해수부는 동 사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,

육상과 해상 모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되,

ㅇ 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전략환평이 지연되지 않도록 환경부와

해수부가 공동으로 본안을 작성하는 등 특례 절차를 도입하기로

합의하였음

□ 따라서, 부처간 엇박자로 인해 풍력발전 패스트트랙 계획이 무산

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림

※ 문의 : 재생에너지보급과 문양택 과장(044-203-5380) / 이재형 사무관(5387)

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최한창 팀장(044-201-7263) / 조경철 사무관(7264)

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황준성 과장(044-200-5260) / 이성희 서기관(5267)


